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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이번 겨울 들어 다섯 번의 급전지시를 발령했다가 기업들의 원성을 
사자, 제도 개선안을 내놓음

□ 공장 가동을 멈추면 매출이 줄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아도 손해
□ 비상시 최고발전가격을 적용해 더 많이 보상
 ㅇ 정부가 공언한 대로 급전지시 발령 횟수가 늘고 보상금까지 증가

하면 돈이 얼마까지 불어날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 기업이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맺었어도 실제 수요감축 요청시 기업이 
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장 가동 여부(감축여부)를 결정
하므로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님

 ㅇ 참여기업은 공장 가동을 중단해서 줄어드는 매출액과 전력시장에서 
보상받는 금액을 비교해 수요감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

   - 매출감소액보다 보상액이 크면 → 공장 가동 중단(수요 감축)
   - 매출감소액보다 보상액이 작으면 → 공장 가동(수요 未감축)

 ㅇ 불가피하게 한두 차례 수요감축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, 전력거래
소에서 받는 보상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뿐임

 ㅇ 수요자원 시장에 참여하면서 받는 보상금액 이상으로 위약금을 부과
하지는 않으므로 기업이 페널티를 받아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음

 전력수급 비상시에만 최고발전가격으로 보상하므로 보상금이 
급증할 가능성은 낮음

 ㅇ 예비력이 400만kW이하로 떨어지는 수급비상시에 DR을 발령하면 
최고발전가격으로 보상하고, 

 ㅇ 수요관리 목적으로 DR을 발령하면, 지금처럼 시장가격(SMP)으로 
보상하므로 DR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낮음

 올 겨울 수요감축 요청으로 기업들의 원성을 사자 이번 제도 개선
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님

 ㅇ 그간 DR 시행 과정에서 국회 지적, 중소기업 불편사항 등이 
제기되어, 지난해 8월, 산업부 차관이 수요감축 현장을 방문하여 
업계 애로를 청취한 이후 전문가․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
방안을 준비해 왔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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